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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제 현황 및 최근 논의동향

부동산은 취득, 보유, 처분 등 모든 과정에 세금이 부과되며, 현재 12개의 세목이 

운용된다. 부동산세제는 95%가 지방정부의 주요 재원으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정부의 필요에 

따라 다주택자, 비사업용 토지 등 특정 항목에 대한 세법개정이 빈번히 이루어지

면서 우리나라 부동산세제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복잡한 형태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와 비교하여, 2015년 기준 명목GDP 대비 부동산보유세 

비중은 낮았고 부동산거래세 비중은 OECD평균의 4배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추계세제분석실 재산소비세분석과

2018년 정부 세법개정안의 종합부동산세 과세강화 관련 논의의 기본자료로, 삼국시대부터 시행되어온 부동산세제에 

대해 연혁, 과세현황, 국제비교, 개정법률안의 효과 등을 제공

*이전세는 부동산 관련 세입 파악이 어려워 집계에서 제외*부가세(surtax)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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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부동산세제의 연혁 및 현황

1. 연혁

부동산보유세는 삼국시대부터 이어져온 가장 오래된 세금

부동산거래세는 토지조사사업 이후 개인의 토지 소유권 거래가 파악되면서 1927년 도입

2. 현황

2016년 부동산세제 관련 세입은 38.4조원으로, 총조세 대비 

12.1%, 명목GDP 대비 2.3%

부동산세제 GDP 대비 비중 추이: 1972~2016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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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보유세는 안정적인 추세인 반면 부동산거래세는 

부동산시장과 연동하여 높은 변동성을 나타냄

*OECD tax revenue DB를 이용하였으며, 거래세에는 증권거래세가 포함되어 있어 증권거래세분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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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동산세제 국제비교

Ⅲ. 2018년 정부 세법개정안

우리나라는 OECD평균과 비교하여 보유세 비중은 낮고

(0.8% < 1.1%) 거래세 비중은 4배 수준(1.6% > 0.4%) 

부동산보유세 실효세율(= 부동산보유세 ÷ 민간 부동산 총액)은 

우리나라 0.16%, 주요국 평균 0.38%

종합부동산세 세입전망치: 2019~2023년 (조원)

1. 세수효과

세법개정안(8.31.):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인상,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 세율인상, 3주택 이상 추가세율 적용

* 9.13. 대책: 기존 정부안에서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상하고 주택에 대한 세율 추가 인상. 특히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고세율 적용

*기준선(baseline)은 부동산 공시가격 자연증가 등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입 전망치. 농어촌특별세 등 부가세(surtax) 제외
9.13. 대책을 적용하면 2019년 세수효과는 1.0조원으로 증가하고, 2019년 세입은 3.0조원으로 전망

*OECD분류기준 상 양도소득세 , 상속 및 증여세, 지방교육세 등은 부동산 부분을 따로 구분하기 어려워 집계에서 제외

주: OECD 평균(보유세 1.12%, 거래세 0.43%)을 기준으로 4개 그룹으로 구분 주: 민간 부동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OECD code 4100)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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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원초과주택부터 

9.13.대책에 따라

세율인상 적용

(적용대상 1.6만명)
예) 18억원 주택 세부담 11만원 증가

13억원 초과주택부터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고, 

정부 세법개정안이 적용됨

(적용대상 6.9만명)
예) 13억원 주택 세부담 3천원 증가

23억원초과주택부터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라

세율인상 적용

(적용대상 5천명)
예) 23억원 주택 세부담 96만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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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과세인원 기준    ** A의원안은 정부 9.13.대책에 포함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 제외된 안
*** 정부 세법개정안은 종합부동산세 증세(34.9만명)와 취득세 감면(5.8만건)의 정책 조합안

* 주택 실거래가의 공시가격 반영비율은 70%로 가정하고, 부가세(surtax) 모두 포함

   표기된 숫자는 정부 9.13.대책을 적용하는 경우 전체 부동산보유세(부가세 포함) 부담액이며, 괄호(   )안은 9.13.대책에 따른 기준선 대비 세부담증가분

2. 정책효과: 1세대 1주택

Ⅳ. 최근 논의방향

부동산세제 법률안별 세수효과 비교: 2019년

2018년 동안 증세안 4건, 감세안 3건, 정책조합안 2건이 국회에 제출

정책조합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를 강화하되, 

재산세 또는 취득세 감면을 

허용하는 안

증세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인상하는 안

감세안 
1세대 1주택을 중심으로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안

구분
적용대상*

(만명)
세수효과
(억원)

인당 평균
세수효과(만원)

증세안

A의원안**
(9.13.대책)

27.9
(34.9)

6,603

(9,673)

237

(277)

B의원안 34.9 32,149 921

C의원안 34.9 35,763 1,025

D의원안 27.4 166,555 6,079

감세안

E의원안 27.4 -1,716 -63

F의원안 1.3 -88 -68

G의원안 4.2 -73 -17

정책
조합안

H의원안 857.2 -6,020 -7

정부 세법개정안*** 40.7 7,130 176

주택 보유세 부담액: 1세대 1주택, 실거래가격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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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법개정안의 종부세 증가분

정부 9.13.대책의 종부세 추가증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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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만명)9.13.대책 세율인상 적용

(1.6만명)

종부세 과세 = 정부 세법개정안 적용
(대상인원 6.9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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